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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정책이 한국 지방정부에
주는 시사점: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김 정 인

   

  

국문요약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료주의 혁파, 고위공무원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강

화, 관료사회의 비용 절감과 효율적 정부, 재택근무 금지, 공무원 감축 등을 표명하였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의 

Schedule F를 계승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표적인 인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제도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과 충성심을 고위공무원들의 주요 임용기준으로 하며, 기존 경력직 공무

원과 달리 이들은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Schedule Policy/Career가 도입되면 관료사회에서의 

경직성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증가하며, 효율성과 정부성과를 높일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효과적으로 실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랫동안 행정의 근간이 되어왔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성과 직업 안정성을 파괴하고, 실적주의 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이 공무원의 중요한 임명 기준이 되어 엽관제로 회

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지방정부에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와 같은 급진적인 인사정책을 도

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미국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한국 지방정부에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Schedule Policy/Career, 실적주의, 엽관제, 지방별정직 공무원, 트럼프 행정부

Ⅰ. 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트

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보다 급진적인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들을 강조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화당이 상･하원의 의회 권력까지 뒷받침 하고 있어 행

정부와 입법부 모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였다(중앙일보, 2025). 트럼

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다수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서는 특히 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를 청산하는 행정명령들을 발행하였다(The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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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2025).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부터 그의 개혁정책을 관료 기득권 집단이 방해하

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관료집단을 뿌리 깊은 기득권 집단이자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Moynihan, 2022).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에 필수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채용 동결, 고위 연방공무원 상당수를 대통령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 가능한 직위로 전환, 공무원 

재택근무 종료,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신설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

였다(The New York Times, 2025).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첫날부터 비효율적인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정

부 효율성과 관료주의 혁파를 강조하는 다양한 급진적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정책이 바로 Schedule F의 부활이다. Schedule F(Executive Order 13957)는 연방공무원 채용에 

있어 경력경쟁 채용(Competitive Service)의 예외가 적용되는 Excepted Service 분야로서, 연방공무

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지 쉽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Sherk, 2023). 이는 트럼

프 1기 행정부 말(2020년 10월 21일)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았으며,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면서 철회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Schedule Policy/Career’라는 이

름으로 재추진 된 것이다.1)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는 기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이전 Schedule F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Wagner, 2025).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hedule F의 명칭을 Schedule 

Policy/Career로 수정하였다. 둘째, 해당 직위로의 전환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OPM(인사관리처) 

수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이관하였다. 셋째, Schedule F를 폐지하였던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4003)을 철폐하고 Executive Order 13957를 복원하였다. 넷째, OPM 수장에게 

“공무원 보호와 실적 시스템 원칙 유지(Upholding Civil Service Protections and Merit System 

Principles)” 규정을 폐지하고 이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이를 “비활성 상태로 두고 효력이 없도록

(inoperative and without effect)”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Schedule F

를 계승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미국 관료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

우 클 것이다. 대통령의 막강해진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의 재량/자의에 의해 고위공무원 대

량 해고가 이루어지고, 실적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며, 정치적 충성심만을 해당 직위의 중요 임

용기준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능력 중심의 공직운용, 공무원의 양심에 따

른 행동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2) 

또한 Schedule Policy/Career가 관료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미국 연방공무원에게만 한정되지

는 않는다.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관료의 지나친 충성심과 정치적 책임성 강화는 행

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성 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행정의 기본 가치로 자리 

매김해 온 실적주의,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Moynihan, 

1)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공식명칭은 ‘연방 인력 내 정책 영향 직책에 대한 책임 회복

(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이다.

2)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우리가 데려갈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100% 일치해야 한다”라고 강조

라면서 직업공무원들의 정치적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PTSD(President Trump Stress Disorder)’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중앙일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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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때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특히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대하게 작용하는 한국의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관료사회에서 발생하는 코드인사 증가,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줄서기 현상, 

권위적 선출직 공직자의 등장이 미국의 현상과 전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

자치단체장의 직업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신엽관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

려할 때(윤견수･한승주, 2012),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업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심

각해 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 관료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의의

1.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등장 배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chedule Policy/Career는 Schedule F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3)4) Schedule 

Policy/Career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집권 말기인 2020년 10월 21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7: EO 13957)으로 발행된 Schedule F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National Archives, 2020).5) 

이는 연방공무원 임용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Excepted Service 내에 직위 분류를 새롭게 구

성하도록 하였다(Sherk, 2023). 즉 Schedule Policy/Career는 Competitive Service와 구분되는 

Excepted Service에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는 것이다.6) 특히 해당 직위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3) 그러나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hedule F를 대신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용

하고 있는 Schedule Policy/Career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Plum Book이 있다. Plum Book은 미국 연방정부 정치 임명직(position subject to 

presidential appointment)의 목록을 정리한 공식 문서로서 정식 명칭은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 이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대통령 임명직, 일정 범주의 고위 공무원

직(SES), 독립기관 및 위원회의 임명직, 기타 정치적 임명직(position subject to noncompetitive 

appointment) 등을 포함하며, 대통령 선거 후 정권 교체 시기에 새 정부가 인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Plum Book은 전통적인 관료 출신보다 기업인 또는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상원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Plum Book에 

포함된 일부 고위직(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등의 고위직)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거나 기존 관료들 

중에서 임시 대행(acting)하는 체제로 유지 되었다(www.govinfo.gov). 또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Plum Book을 참조하여 4대 최우선 정책 과제(국경 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미국의 가치 회복)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경 보안 강화와 에너지 정책 전환 관련 부처의 고위직

에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을 임명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5) 행정명령의 명칭은 “Federal Workforce: Creating Schedule F in the Excepted Service”이다. 이는 특정 

범주의 연방공무원들을 새로운 고용 범주인 Schedule F로 재분류하였다. 

6) 미국 연방공무원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Competitive Service, Excepted Service, SES(Senior Executive 

Service)로 분류된다. 5 U.S. Code §2102에 의하면 연방공무원 대부분은 Competitive Service이고, 경쟁채

용 원칙이 적용되며, 이들은 반드시 경쟁채용시험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반면 Excepted Service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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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과 유사한 인사를 고위급 임명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 경력직 공무

원(career officials)을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적 직위(political positions)로 전환하도록 

하였다(Moynihan, 2022). 이는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된 Competitive Service 공무원 수만 명을 

Schedule Policy/Career로 재분류하여 그들의 신분보장을 박탈하고 사실상 그들을 임의고용 공무

원으로(at-will employees) 임명하도록 하였다(Wagner, 2025). Schedule Policy/Career에 적용되는 

연방공무원들은 최대 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Southworth PC, 2025). 이와 같이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로 임명되는 공무원들은 중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상당

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인 것이다(Moynihan, 2022; Sherk, 2023).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hedule Policy/Career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들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chedule Policy/Career에

서는 공무원 보호와 실적주의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 규정이 폐지되기 전

까지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7) 둘째,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해당 직위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Schedule Policy/Career 직위 공

무원의 임명 기준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에 기반을 둔 능력과 실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Schedule Policy/Career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제도이며, 1883년 펜

들턴 법이 도입된 후 미국 공직사회에서 핵심 인사제도로 지속되어 온 실적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

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Moynihan, 2022).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를 도입하였을까? 무엇보다도 트

럼프 행정부에서는 저성과 공무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낮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연방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 그들을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무능한 공

무원들이 연방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 때문에 정부의 비효율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도입을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쉽게 해고하고 공무원 체계의 유연성을 높여 공무원과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였다(Sherk, 2023).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1기 행정부 집권 당시 대통령 자신의 국정철

학을 실현하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대나 비협조로 인해 자신이 의도한 대로 국정이 운영되지 않은 뼈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기 집권 말 때부터 고위관료들의 대통령에 대한 정

치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기 집권 시작과 동시에 Schedule Policy/Career 제

도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관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

지해왔다. 즉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적대적인 존재이기

에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는 경쟁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인사관리처(OPM)에서 지정된 Veterans Recruitment Appointment

와 Attorneys 직위가 대표적이다.

7) 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storing-accountability-to-policy-influencing-p

ositions-within-the-federal-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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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공무원 노조를 골칫거리이자,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려하

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political control) 방안

으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Skowronek et al., 2021).

2.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이론적 배경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통합적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이

다(Cook, 2020; Skowronek 2009). 이는 1970-1980년대 등장하였으며, 주로 미국 공화당 행정부

(Republican administrations)와 관련 임명자들, 법률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Skowronek, 2009). 

통합적 행정부 이론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민주당 우위의 의회(Democratic 

Congress) 권력과 관료 권력을 약화 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이 이론은 오랫동안 관료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핵심 사상인 베버 관료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부정한다. 또한 통합적 행정부 이론

에 의하면 정부 관료제는 지나친 규정으로 인하여 관료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부 전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 달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고 가장 이상적인 행정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Sherk, 2023). 이

와 관련해 통합적이고 계층적인 행정이 강조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에 종

속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Skowronek, 2009). 

특히 통합적 행정부 이론에 기반을 둔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대통령과 관료들의 관계

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한다(Moynihan, 2022). 첫째, 행정부에서 관료들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우선한다. 행정부 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자신의 재량대로 공무원 인사와 업

무를 처리할 권한이 주어진다. 둘째, 통합적 행정부 이론은 관료주의의 낮은 성과를 비판한다. 관

료주의는 성과가 낮은 사람들을 해고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관료사회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난항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Moynihan, 2022). 통합적 행정부 이론에서는 관료사회

에서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규칙 기반의 기준을 제안할 권

한은 다른 어떤 주체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Skowronek 2009). 실적은 의회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대통령)의 의제 또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주요 정

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의 직업안정성과 의회의 권한은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거나 약

화시킬 수 있기에 위헌적 요인으로 간주된다(Moynihan, 2022).

그러나 통합적 행정부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Skowronek et al., 2021; 

Moynihan, 2022). 첫째, 이 이론은 지나치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Wilson(1887)

이 주장한 정치행정이원론, 즉 선출직 공직자(특히 대통령)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료들은 이를 전문

적으로 집행만 한다는 이원론적 관점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 행정 환경에서는 적합하

지 않다. 둘째, 통합적 행정부 이론은 삼권분립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행정부 우위, 특히 대통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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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각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적 행정부 이

론에서 강조하는 대통령 우위의 국정 운영은 권위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의회의 권한

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이행 과정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도입되

었다. 특히 주요 이해관계자인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Moynihan, 2022).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회, 연방공무원, 공공부문 관련 커뮤니티의 의견이 반영되

지 않았고, 오직 보수주의자들의 법률 이론과 일부 싱크탱크의 주장만 반영된 것이다(Moynihan, 

2022). 대표적으로 헤리티지 재단에서 근무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James Sherk가 Schedule 

Policy/ Career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백악관 정책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공공 서비

스 노조 약화, 직업 보호 축소, 연방 공무원 급여 삭감 등을 제안하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해고가 용이해졌으며, 공무원들

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었고, 고충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공무원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

안들도 검토되었다(Mahler, 2018; Wagner, 2020).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급작스럽게 도입된 배

경은 권위주의적 관점과 포퓰리스트(populist)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

한 대통령의 등장, 즉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및 특성, 통치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다(Moynihan, 

2022).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으로 제도적 규범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개인적 충성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관료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민간기업에서처럼 이들을 해고

할 권리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8) 또한 이는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중에 의한 의사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포퓰리스트의 관점과도 관련이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엘리트 집단을 비

판하고, 국민 대 엘리트 집단이라는 대립구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은 고위관료들을 엘리트 집단

으로 간주하여 고위관료들에 대한 반감을 지녔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퓰리스트들의 이와 같은 견해

에 동조하며 연방정부를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 비판하였고, 관료 엘리트들을 대통령과 국민의 

의지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치부하였다(Moynihan, 2022). 이처럼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관

료 엘리트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포퓰리스트적 관점을 담고 있으며, 관료제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결정･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권위주의적 관점과 포퓰리스트적 관점에서 비롯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정치

적 맥락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 졸속 도입되는 한계를 지녔다. 또한 Schedule Policy/Career 제

8)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특징과 관련성이 높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

였고, 그의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외부 감독 기구를 두지 않는 가족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TV 프로

그램 사회자로 진행하면서도 그는 참가자들을 해고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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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부 효율성’이라는 제도의 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직사회 관료들의 의견을 반

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였다.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전신

인 트럼프 1기 행정부의 Schedule F로 인해 고위공무원들은 그들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

으며, 만약 공직 내 부정적인 상황들(부정･부패･비리 등)을 폭로한 경우 오히려 내부고발자

(whistle blower)들이 처벌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Moynihan & Roberts, 2021).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말기에 도입된 Schedule F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가치 등은 무시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강조되는, 따라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공무원들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아 공무

원들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해고당할 수 있음

을 각오하고 양심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법과 윤리성에 기반하여 성실

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Moynihan, 2022). 

충분한 논의의 과정 없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도입된 Schedule Policy/Career 제

도에 대한 저항은 매우 컸다. Schedule Policy/Career가 발표된 직후 공공행정 개혁 단체들은 이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언론 등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관료사회의 정치화

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한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에 

도입된 Schedule F 제도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당시 대부분 연방정부 기관들은 Schedule 

F 직위로 전환될 경력공무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OPM은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Schedule F 직위로 전환될 공무원 명단을 바이든 정부 시작 하루 전인 

2021년 1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수백 개의 연방정부 대상 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

이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도 4개 기관만이 전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였다(Moynihan, 2022).9) 바이

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틀 뒤 EO 13957은 폐지되어 Schedule F는 더 이상 운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Schedule F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로 재시행

하게 된 것이다(EO 13957의 복원). 

<표 1>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주요 내용

9) 대표적으로 미국 국제 경계수로 위원회(US 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는 5명의 직

원을, 환경보호청(EPA)은 전체 11,000명의 직원 중 579명을,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와 관리예산

국(OMB)은 각각 74%와 88%의 직원 전환을 제안하였다(Alms, 2021).

기준 내용

도입 및 운영 현황

-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에 도입.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재시행
- 2020년 10월 21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7) 발행.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함. 바이든 정부 이후 해당 행정명령을 폐지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2025년 1월 20일 일부 내용 수정하여 복원함

이론적 배경
- 통합적 행정부 이론. 이에 의하면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층화되고 일원화되어야 함. 대

통령이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니며, 따라서 공무원의 임면에 대한 권한도 지니게 됨

해당 범위 - Excepted Service에 새로운 직위(Schedule Policy/Career)를 신설

임용 기준 -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주요 임용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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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저자 정리

Ⅲ.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쟁점

1.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실적주의의 붕괴와 엽관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가?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고위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명 

기준이 되며,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고위공무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Sherk, 2023). 이러한 제도의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이념에 따라 고용 또는 해고될 수 있어 독립적이

고 비정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Moynihan, 2022). 이처럼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에 임

명된 고위공무원들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고위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이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임명과 해고가 대통령의 자

의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위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시행으로 인해 관료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실적주의(merit-based 

system)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Moynihan, 2022). 특히 실적주의의 네 가지 핵심 원칙, 즉 공

직에의 기회균등, 실적주의(능력중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 신분보장 중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임면권을 가지게 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공직 임용의 중요 기준이 되면서 공직에의 기회균등

이나 실적주의(능력중심)의 원칙도 지켜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물론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기에 중하위직 공무원들

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이 보장되었던 일반직 고위공무

원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직위로 전환하거나, 해고가 쉬운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공

적용 대상
- 고위공무원. 해당 공무원은 약 5만 명 정도로 예상됨
- Schedule Policy/Career에 신규 임용되거나, 기존 경력직 공무원(career officials)을 정치적 

직위(political positions)로 전환

대상 공무원의 
신분보장

- 대상 공무원은 언제든지 대통령 재량에 의해서 임용과 해고 가능
- 대상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관료들에 대한 인식

- 관료들은 경직적이며 비효율적임
- 성과 창출에 있어 관료들은 주요 역할을 하지 못함. 성과기준은 대통령이 설정해 주고, 관료들은 

이를 수행해야 함 
- 고위공무원들의 정책 결정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정치와 행정의 관계
-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 관점과 유사
- 고위공무원의 정책 결정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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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회에서의 실적주의는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Moynihan, 2022). Wilson(1887) 이후 20

세기 미국 행정학의 중요 근간이 되었던 실적주의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초

당적인 합의 사항이었다(Moynihan & Ingraham, 2010). 그러나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즉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1883년 펜들턴 법이 제정된 이후 140여 년간 미국 인사행정의 토대가 되었던 공무원 경쟁

채용과 실적주의를 훼손하며, 1978년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of 1978)과도 충돌할 우려

가 있는 것이다(Moynihan, 2022; Wagner, 2025).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미국 고위공무원의 임용

에 실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심이라는 주관적 기준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전문가나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며, 전문성 보다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중요한 임용기준으로 고려함으

로써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Moynihan, 2022). 

이러한 측면에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시행은 실적주의 이전 엽관제(spoils system) 시대로

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 정치적 충성도가 공무원 임용의 중요 기준으로 고려되었던 19세기 잭

슨식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의 대표적 인사제도인 엽관제가 Schedule Policy/Career 제

도 도입으로 인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로 인해 연방공무원

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강화된다면 공무원 임용이나 공직의 운용이 정치적 편향과 

충성심에 의해 좌우되던 잭슨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Schedule 

Policy/Career 직위는 고위공무원에 한정되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

는 제도라는 점에서 엽관제의 의미로 과대 해석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다(Sherk,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edule Policy/Career의 등장으로 인해 포퓰리즘이 활성화되면서 잭슨(Jackson) 시대 

엽관제의 폐해(예: 대규모의 공직부패, 비효율성 등)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Moynihan, 2022). 

2. Schedule Policy/Career로 인해 관료사회에서의 성과주의는 강화되는가?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정부 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정부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Pompilio, 2025). 관료사회에서 공무원의 실적을 높이고 

정부 성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공무원 ‘신분보장’이라는 

강력한 보호장치에 의해 저성과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관료사회의 비효율적 규정을 철폐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에 의하면 성과향상 방안은 관료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Moynihan, 2022). 즉 관료사회에서 성과는 대통령에 의

해 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이 곧 관료사회의 성과향상 방안

이며, 특히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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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가 낮은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료사

회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비효율적인 공무원들에게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들의 성과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herk, 2023). 

그러나 과연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목표하는 대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성 향

상이 공무원들의 성과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기존의 공공부문 성과향상 연구에 의

하면 이러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수

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높을 때, 특히 해고 등의 압력이 심해질 때 

공무원들의 성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Lewis, 2008). 또한 공무원 신분의 불안

정성과 정치화는 오히려 공직에 대한 매력도를 낮추고, 그들의 이직률을 높이며, 사기를 저하시키

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Doherty et al., 2019).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관료의 성과를 높이는 적절한 방안인가는 고위공무원의 정책 결

정 역할과 관련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력직 고위공무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직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들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

신들의 직업윤리, 양심, 전문성, 경험 등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어떻게 될까?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의 고위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정책 

의사결정에 그대로 따르거나 그 결정을 옹호하는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기에 그들은 사실상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수기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Orpett, 2025). 이러한 경우 정책 결정 과정

의 정치화(politicization)가 나타나 정책의 성과는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10)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채용, 유지, 승진, 보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서 실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적용될 때 공무원들의 생산성 및 사기는 저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Fuenzalida et al., 2019). 또한 정치인들이 고위공무원 관리방식에 깊이 관여할 때 고

위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은 낮아졌다(Kim et al., 2022).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이 결정

하는 성과 기준은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들의 행동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기 어려워 효과적인 성과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Moynihan, 2022).11) Schedule Policy/Career 제

도는 관료들의 성과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한 공직사회의 정치화 등 

10) 정치화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Rouban, 2007). 첫째, 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

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치적 참여’로서의 정치화이다. 이 관점에서 관료들은 단순히 정치적 명령을 따

르거나 법률과 경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량권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으로서 정치화이다. 이는 공무원을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

로 인정하며, 그들을 단순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시민이자 유권자로 바라보는 관점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료제에 대한 정당의 통제(partisan control)로서의 정치화이다. 이는 공무원 

채용, 유지, 승진, 보상 및 징계 과정에서 실적 기반 기준(merit-based criteria) 대신 정치적 기준

(political criteria)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에서 의미하는 정치화는 세 

번째 의미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11) 미국 연방정부에서 증거기반정책결정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역설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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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으로 인해 성과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3. 공무원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강화는 과연 바람직한가?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무원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직업관료가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려

될 수 있다(Wagner, 2025).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행된 Executive Order 13957(Schedule F)를 

일부 수정하여 복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에서는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의 고위공

무원들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의하면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의 공무

원은 현 대통령이나 현 행정부의 정책을 개인적 또는 정치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음”을 중요시하고, 

오히려 그들은 헌법적 선서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행정 권한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정부 정책을 충

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고, 임면권 등 강

력한 행정 권한을 지니는 만큼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에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이 현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직업윤리와 양심은 중

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에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은 언제든지 대통령에 의해 자유

롭게 해고될 수 있어 그들이 국가 및 국민 전체 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성만을 중시할 가능

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정치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트럼

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더욱 충성스러운 공무원들이 미국 연방정부 유지에 주요 역할을 해 왔

던 양심적인 공무원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비판적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2025). 대표적으로 D. Kettl은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에 대해 “행정부

와 그 가치에 대한 충성심 테스트라고 강조하면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선별 과정이며,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가치에 맞게 

정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Wagner, 2025). 무엇보다도 정치적 책임성

의 타당성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권위

주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성 향상 노력보다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

단으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Moynihan, 2022). 

더 나아가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

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밀스럽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신

뢰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만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면 공적 신뢰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지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Orpett, 2025). 이에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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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Employees Union(NTEU)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워싱턴 법원에 제기하였

다(Orpett, 2025).12) 그들은 소송에서 Schedule Policy/Career의 해당 직위는 정치적 임명직이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음을 비판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행정명령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을 위반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 강화는 오히려 공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Ⅳ. 한국 지방정부의 정치적 임용공무원 현황과 미국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시사점

1. 한국 지방정부의 정치적 임용공무원 현황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한국 정부에 도입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급진적인 인사정책은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영향력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미국의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 다른 국가에

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무색하게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

직 지방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지방정부 인사제도의 변화 흐

름을 파악할 수 있다.13)14)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 외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특수경력직공무원

은 ‘정무직 지방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①선거로 취

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

12) 공무원 노조인 NTEU는 트럼프 행정부 1기의 Schedule F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Schedule F가 

연방공무원에 대한 실적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NTEU는 Schedule F에 관한 행정명령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13)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모두 학문적 개념으로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학문적으

로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임용되고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데(이진수, 2021: 30),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임용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들 모두를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4) 본 연구가 한국의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를 연구대상으로 고려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직 공

무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윤견수･한승주, 2012).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사관리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중앙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보다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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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별정

직 지방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지방공무원이다. 정무직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임

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

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 2>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지방정부의 정무직 지방공

무원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정무직 지방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

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수는 2021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광

역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무직 공무원 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외 정무직 지방공무원에는 부시장, 감사위원장 

등도 포함된다.15) <표 2>에서 제시되듯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79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73명으로 35.8%p.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수는 

2014년에는 317,353명, 2023년에는 383,264명으로서 그 증가율이 20.7%p.이었으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한국 지방정부의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정원

연도 정무직* 별정직

2014년 4명 790명

2015년 5명 796명

2016년 5명 807명

2017년 5명 810명

2018년 5명 905명

2019년 5명 951명

2020년 5명 968명

2021년 39명 967명

2022년 39명 1,063명

2023년 43명 1,073명

*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제외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재구성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별

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15)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그 수가 많지 않고, 또한 합의제 행정기구(자치경찰위

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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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 조례에서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정원과 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99% 이상, 별정직･정무직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

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4급상당 이상 34% 이내, 5급상당 50% 이내, 

6급상당 12% 이내, 7급상당 이하 4% 이상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무직과 별정직 정원의 상･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이들 임용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16)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은 비서실, 정책보좌관, 공보(홍보)특보, 특정 분야(법률, 

예산, 홍보) 자문관, 특정 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관 등에 임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의 업무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채

용 방법 역시 직업공무원의 경쟁채용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필

요에 따라 수시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다.17) 때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 

위해 공무원을 사퇴한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입성하는 ‘회전문 

보좌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22).18) 더 나아가 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하

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19)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니는 직업공무원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20) 특히 지방별

정직 공무원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보좌관, 대변인, 정책특보 등의 특정 직위에 임명되어 지방자치

단체장의 측근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지방별정

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 운영에 있

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현실에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충분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지가 어려우며, 이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 보좌관으로

서 근거리에서 단체장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는 점이다(뉴스 1, 2022).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16)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직 대표에 의한 정치적 임용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들을 임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리를 만들거나 파당적 충성심이 높은 자신의 측근들을 꽂아 앉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이병량･김서용, 2019).

17)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 채용방식으로 임명된다. 뿐만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선거 승리 후 논공행상으로 지방별정직에 임용되는 경

우가 다수였다(뉴스 1, 2022).

18) 충청북도의 경우 민선 5･6･7기 동안 이와 같은 사례가 34명(중복 포함)이 있었다(파이낸셜뉴스, 2022).

19) A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별정직 6급 상당 비서실장과 7급 상당 비서를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

용 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한 사례도 있다. 또한 시장비서실에 채용된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은 실제 비서

실이 아니라 시민소통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호남뉴스24, 2023). 

20)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보수성향 취준생 유튜버를 메시지 비서 직위의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하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직업공무원)는 “보수 유튜버의 편향된 시각으론 균형적인 시정 메시지를 전

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분위기”임을 강조하였다(한국경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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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의 중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충성심과 선거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

방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관리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여 실적주

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12조(면직) 조항에 의하면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21) 이는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의 주요 업무가 지방

자치단체장 지원 및 보좌업무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연계되게 되

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종료와 함께 그들의 임기도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직

업공무원들과 달리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

원들이 직권면직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22) 

<표 3>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

구분 내용

임용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임용조건
- 임용권자가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함
-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임용절차

-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사항을 일간신문･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함

- 인사위원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
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함

출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기 달라진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4급 상당 공무원과 5급 상당 이하 지방별

정직 공무원들을 임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별정직 공무

원 정원 총 37명 중에서 4급 상당 공무원 5명, 5급 상당 이하 공무원 32명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 총 24명 중에서 1급 상당 공무원 1명, 4급 상당 공무원 6명, 5급 상당 이하 

공무원 17명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4

급과 5급 상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21) 실제 채용공고에서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와 함께 한다고 적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공고에 의하면 도지사의 청년정책을 보좌하기 위한 5급 상

당 청년비서관의 임기는 도지사 임기 만료 시라고 적시하고 있다(경기도, 2019). 

22)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2014-00300)의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가 대표적인 사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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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광역자치단체 정무직 및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원

정무직 별정직

서울특별시 4명 37명

부산광역시 3명 24명

대구광역시 3명 29명

인천광역시 3명 17명

대전광역시 3명 21명

광주광역시 3명 14명

울산광역시 3명 13명

세종특별자치시 4명 10명

강원특별자치도 4명 11명

경기도 5명 26명

충청북도 3명 12명

충청남도 3명 8명

전북특별자치도 4명 14명

전라남도 3명 21명

경상북도 3명 16명

경상남도 3명 19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 16명

출처: 2025년 1월 기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조례 참조

실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에 의하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5･6･7급 

상당 공무원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2023년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에 의하면 5･6･7급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전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83.6%를 차지하였다(<표 5> 참조). 이처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은 5･6･7급의 중간 관리직에 임명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임용 이후 지방

자치단체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 공무원들의 승진 

및 배치 등 인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실세로 간주되는 경향

이 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5>에 의하

면 2022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672명으로서 2021년 573명에 비해 17.2%p.가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전체 지방별정직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2023년

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전체의 약 30.1%였으나, 기초자치단체 지방별정직 공

무원은 전체의 약 69.9%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영

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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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방별정직 공무원 현원 현황

구분
지방별정직 공무원 현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급 상당 16명 12명 14명 10명

2급 상당 1명 2명 1명 2명

3급 상당 0명 0명 0명 0명

4급 상당 23명 22명 31명 30명

5급 상당 128명 127명 148명 143명

6급 상당 182명 187명 205명 214명

7급 상당 154명 153명 190명 196명

8급 상당 54명 56명 71명 55명

9급 상당 17명 14명 12명 11명

총 575명 573명 672명 661명

시도
(광역자치단체)

156명 174명 212명 199명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418명 399명 460명 462명

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2. Schedule Policy/Career 제도가 한국 지방정부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2025년 1월 20일 재집권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정책인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Schedule F 제도를 계승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관료주의 경직성 혁파, 유연성 및 생산성 강화, 정치적 책임성 강화라는 긍

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랜기간 동안 미국 인사행정의 근간으로 자리잡아 

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실적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

께 전통 행정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지나친 충성

심 강화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을 저해하여 권위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Schedule 

Policy/Career 직위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임명과 해고가 대통령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고위공무원의 정치화 폐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경도된 정치화는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관료의 성과 및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한국 지방정부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역자치 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

행하여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실증 연구한 이병량･김서용(2019)에 따르면 지방정부 관료

제의 정치화 현상은 과거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전

문적인, 양심적 판단에 의한 사고보다 정치적 충성에 기반한 줄서기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자치단체장의 대리인으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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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

사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부매일,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chedule Policy/Career 제

도가 급진적인 인사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제도의 목적 즉 관료주의 병

폐 극복과 공직 유연성 증진, 성과향상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지방

정부에서도 적극행정과 규제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

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김정인, 2024). 이러한 측

면에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오랫동안 개선이 요구되어 온 한국 지방정부의 관료주의 

병폐를 해소하는 데 있어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방정부(예: 서울시)

에서는 저성과(무능) 공무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공무원 성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하고 있다(퍼블릭뉴스, 2023). 하지만 향후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에 따라 해당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

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별

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

다. 물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임용조건 및 임용 절차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시행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캠

프에서 활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지방별정직 

운영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반공무원 수에 비

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수가 10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

게 작용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채용 자격 및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지침, 승진 및 보수관리 등을 규정한 인사지침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의 역할

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 가치는 준수 되어야할 것이

다.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우려 사항이 지방별정직 운영에 있어서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의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실적관리가 요구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

향력 등으로 인해 실적주의가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

하고 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 업무(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 보좌 역할)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특히 이들은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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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실행을 지원하여 주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대외협력 및 주민과의 소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업공무원들과는 다른 성과관리 및 실적주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별정직공

무원 인사운영지침｣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조항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특

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의 합리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직위

(예: 대변인, 홍보 담당자, 정책보좌관 등)의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온라인 주민 평가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 결과를 그들의 성과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방안들이 마련될 때 이들에게 적합한 실적주의가 정착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정책인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의의와 비

판을 제시하고, 이 제도가 한국 지방정부의 인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한국 지

방정부에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와 동일한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지

방분권, 지방자치 요구가 더욱 강화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현황을 고려

해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용 및 관리 전반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chedule Policy/Career 제도 도입이 주는 시사점은 향

후 한국 지방정부 인사정책의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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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s of Personnel Policies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A Preliminary Study Focused on the Schedule 

Policy/Career System

Kim, Jungin

On January 20, 2025,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 announced policies aimed at 

dismantling bureaucracy, strengthening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of senior officials to the 

president, reducing costs and promoting government efficiency, banning remote work, and 

downsizing the civil service. Notably, the Schedule Policy/Career system, an evolution of the 

Schedule F initiative from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stands out as a hallmark of its 

personnel policy. Under this system,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loyalty to the president become 

key criteria for appointing senior officials. Unlike traditional career civil servants, individuals 

under this system can be dismissed by the president at any time.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dule Policy/Career system could potentially reduce rigidity within the bureaucracy, increase 

flexibility, enhance efficiency and government performance, and more effectively realize the 

president’s policy agenda. However, this system also poses significant risks. It undermines the 

longstanding principle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job security in the civil service. By making 

political loyalty a central standard for appointments, it raises concerns of a potential return to a 

spoils system. Excessive politicization of senior officials could also hinder merit-based practices 

within the bureaucracy. While the introduction of a radical personnel policy like the Schedule 

Policy/Career system in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may be premature, it carries important 

implications. This is especially relevant in ligh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political appointees 

and specially-appoint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the growing political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leaders in South Korea.

Key Words: meritocracy, schedule policy/career, specially-appoint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spoils system, trump administration


